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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

•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후 파리협정을 통해 기존의 목표치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음. 또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확정하여 지난해 말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에 제출하였음. NDC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목표치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될 예정임. 한편, 2021년 5월에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말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57∼71%로 확대할 계획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 87%, 비에너지 부문 13%로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초안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56.6∼70.8%로 가져갈 계획임. 

•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이며, 이 중에서 태양광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탄소중립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농촌 태양광 중심임.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세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인지 부족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농업·농촌은 산업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식량 안보 유지,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음.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정당하게 참여하는 농가는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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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1.1.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 일환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노력 

•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교

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

이 확산됨.

-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선진국 중심의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었으나, 이를 대체하는 파리협정(2015년 채택)은 선

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감축 의무가 발생하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됨. 

• 파리협정에서는 기존의 목표치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는 것에

서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강화된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2050년

까지 탄소중립(Net-zero) 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100년

까지 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함을 강조함.

1.2.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 수준 

•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세계 11위 정도로 추정되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의 5.7%, 

미국의 10.7% 수준임(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연료연소 부문 CO2 배출 비중

이 높아, CO2 배출량 기준으로는 전 세계 7위로 추정됨.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21,349천 톤CO2eq.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약 3% 수준임.

-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이 86.8%, 비에너지 부문이 13.2%를 차지하나, 농업부

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4.4%, 비에너지 95.6%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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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전체 및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17년 기준)

단위: 백만 톤CO2eq., %

구분
국가 전체 농업부문

2010 2015 2016 2017 2010 2015 2016 2017

에너지
566.1
(86.1)

600.8
(86.8)

602.7
(87.0)

615.8
(86.8)

3.8
(14.9)

1.5
(6.7)

1.1
(5.2)

0.9
(4.4)

비에너지
91.5

(13.9)
91.5

(13.2)
89.9

(13.0)
93.3

(13.2)
21.7

(85.1)
20.8

(93.3)
20.5

(94.8)
20.4

(95.6)

계
657.6

(100.0)
692.3

(100.0)
692.6

(100.0)
709.1

(100.0)
25.5

(100.0)
22.3

(100.0)
21.6

(100.0)
21.3

(100.0)

자료: 온실가스정보센터(2019). �2019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0년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천명 이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 지속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음. 또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을 확정하여 지난해 말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음.1)

-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2)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이 목표치는 지난 8월 말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

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 2021년 5월에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

하였으며, 향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말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

<그림 1> 2030, 2050 탄소중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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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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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1) LEDS와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합의된 사항임.

2) 온실가스는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등을 포함하며, 온실

가스 배출량은 이들 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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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태양광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

• 우리나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력 공급체계를 화석연료 발전 중심

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부문별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음.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6년에 7%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은 골자로 하며, 이에 따라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상의 목표는 우리나라 NDC 이행계획에도 명시되었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 목표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7년 15.1GW에서 ’30년 63.8GW

로 확대하며, 이 중 태양광 발전은 ’17년 5.7GW에서 ’30년 36.5GW로 신규 발전 설비를 30.8GW 

늘리고, 같은 기간 동안 풍력은 1.2GW에서 17.7GW까지 확대할 계획임. 

2030년까지 농촌 태양광 발전 설비 10GW 설치 추진 

• 태양광 발전 설비 30.8GW 보급 확대 계획에는 농촌 태양광 10.0GW 설치가 포함되어 있음. 

- 농촌 태양광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

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17년 0.1GW에서 ’22년 3.3GW, ’30년 10G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이를 위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도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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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발전 원별)

태양광

5.7GW

38%

수력

1.8GW

12%

풍력

1.2GW

8%

바이오

2.3GW

16%

폐기물

3.8GW

25%

’17년 : 총 15.1GW

태양광

30.8GW

63%

풍력

16.5GW

34%

신규(’18~’30) : 총 48.7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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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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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바이오

3.3GW

5%

폐기물 3.8GW

6%

’30년 : 총 63.8G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57~71%까지 확대 전망

•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음.3)

- 동 시나리오는 석탄, LNG 등의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고, 전체 발전량의 56.6~70.8%는 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계획임. 시나리오별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상이하나,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

지의 비중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임. 

<표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단위: TWh, %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동북아
그리드

무탄소 
신전원

부생가스 합계

1안
89.9 19.1 101.1 710.7 121.4 33.1 177.2 3.9 1,256.4

(7.2%) (1.5%) (8.0%) (56.6%) (9.7%) (2.6%) (14.1%) (0.3%) (100%)

2안
86.9 0.0 92.2 710.6 121.4 33.1 159.6 3.9 1,207.7

(7.2%) (0.0%) (7.6%) (58.8%) (10.1%) (2.7%) (13.2%) (0.3%) (100%)

3안
76.9 0.0 0.0 891.5 17.1 0.0 270.0 3.9 1,259.4

(6.1%) (0.0%) (0.0%) (70.8%) (1.4%) (0.0%) (21.4%) (0.3%) (100%)

자료: 2050 탄소중립위원회(202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3) 동 시나리오는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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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의 주요 이슈

3.1. 제도적 이슈

3.1.1. 농지전용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식량 자급률)

• 전체 경지면적은 2010년 171만 5천 ha에서 2019년 158만 1천 ha로 연평균 0.9%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작물 생산량은 같은 기간 동안 1,544만 3천 톤에서 1,526만 2천 톤으로 연평균 0.1% 

감소함.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은 2010년 42ha에서 2018년 3,675ha까지 증가한 이후 2019년 

2,555ha로 일시 감소함. 이는 계통연계 용량 부족 및 경제성 저하 때문으로 판단됨.

- 경지면적 감소 및 소비자 식습관 변화 등의 복합적 이유로 곡물 자급률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23.8% → 2019년 21.0%),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4)한 2022년까지 식량 자급률 목표 

55.4%, 곡물 자급률 27.3%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표 3> 농촌 태양광 설치 관련 농지전용 추이

단위: ha,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전체 경지면적
(천 ha)

1,715 1,698 1,730 1,711 1,691 1,679 1,644 1,621 1,596 1,581 -0.9

면적

전체 
농지
전용
(A)

18,732 13,328 12,677 10,961 10,718 12,303 14,145 16,296 16,303 16,467 -1.4

농촌
태양광 
농지
전용
(B)

42 23 34 127 239 582 506 1,438 3,675 2,555 57.8

비중 
(B/A)

0.2 0.2 0.3 1.2 2.2 4.7 3.6 8.8 22.5 15.5 -

농작물 생산량
(천 톤)

15,443 16,625 15,254 16,276 17,079 15,759 15,164 15,486 15,744 15,262 -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4) 농림축산식품부(2018. 2.).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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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영농형 태양광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 필요

• 농촌형 태양광 시설 증가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 농지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와 보완이 필요함.

-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 패널 하부 공간에 작물 재배가 가능하여 영농소득 창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

으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시범사업5)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소득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 농촌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비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동일한 반면, 복

잡한 인허가 단계와 임차인의 영농활동 지장 및 농산물 품질 하락 문제점이 존재함. 

- 시범사업 분석 결과, 영농형 태양광에서 농산물 생산 시 기존 재배 방식보다 생산량 감소 및 품질

(당도) 저하, 출하 시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

술 개발과 제도 보완이 필요함. 

<표 4>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수확량 및 당도 변화

구분 수확량 당도

작물 벼 녹차 배추 감자 양파 마늘 포도 배

감소량 -20% +10% -7% -15% -11% -18% -1 brix -1 brix

자료: 녹색에너지연구원(2021).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표 5> 농촌 및 영농형 태양광 비교

항목 농촌 영농형 비교

인허가 단계 10단계 11단계 ∙ 정책 자금 신청 및 발전소 건설 단계, 사후 관리 단계에서 추가 서류 필요

REC 가중치 1.2 1.2 ∙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REC 가중치 논의 필요

발전소 개수 8,062개 10개 ∙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임

발전시설 면적 400평 700평 ∙ 100kW 태양광 시설, 경제성 분석 토지 비용 필요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18,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 변재연(2021).

3.1.3. 태양광 관련 농지법 개정의 쟁점

• 농촌형 및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농지는 농업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밖(한계농지)으로 한

정되며, 농지전용 후 설치가 가능함. 

-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이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지전용이 

없을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허가 기간 8년)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함.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이며, 농촌 태양광(8,062개)보다 매우 적은 10개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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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태양광 설치 가능 농지

농지 구분 농지전용 후 설치 농지전용 없이 설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불가능 염해간척지만 가능

농업보호구역 가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8년 

농업진흥지역 밖(한계농지) 가능 불가능 

자료: 여기봉(2021. 2. 8.).

• 현재 영농형 태양광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음. 

- 제기된 안건 중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광 설치 허용 여부, 농업진흥구역 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20년 연장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밖 자경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농지보호) 허용 여부, 농업진흥지역 밖(한계농지)에 농지전용 없이 태양

광 설치 허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쟁이 제기되고 있음. 

<표 7> 영농형 태양광 관련 국회 농지법 개정안 제안

입법
순서

입법일 및 
대표입안자

주요 내용 쟁점 현재 상황

1
2020. 6. 1.
박정 의원

∙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농업진흥
구역에 설치

∙ 일시사용허가를 20년으로 개정
∙ 농지 임대료보다 태양광 발전 수

익이 많을 경우 태양광 장비 설치
로 임차농 경작에 지장 우려

∙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설치로 농
지 훼손 및 농산물 생산 지장 우려

법안소위
(21. 2. 18.)

2
2020. 1. 26. 
김승남 의원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농업진흥
구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0년으로 
개정

법안소위
(21. 5. 20.)

3
2021. 1. 21.
김정호 의원

∙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허용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농지 훼손 
및 농산물 생산 지장 우려

법안소위
(21. 5. 20.)

4
2021. 3. 12.
위성곤 의원

∙ 농업진흥구역 이외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 없이 영농형 태양광 발
전사업 허용

∙ 외지인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 설
치로 임대농의 농산물 생산에 미
칠 영향 우려

법안소위
(21. 3. 15.)

주 1) 법률안 처리 과정은 법안 제안 → 법안심사 소위원회 → 입법예고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전원위원회 → 본회의 상정 및 심의, 

의결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공포 단계를 거침.

2) 법안 진행 상황은 2021. 6. 7. 기준임.

자료: 고성진(2021. 1. 29.); 여기봉(2021. 2. 8.); 장수지(2021. 1. 15.).

3.1.4. 태양광 발전 인허가에 장시간 소요 문제

• 태양광 사업 보급 시 인허가 단계가 복잡(10∼11단계)하고 장시간(2년 이상) 소요되어 태양광 보급 

지연요소로 작용함.

- 인허가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과정이 복잡하여 시설 설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 또한 

설치 기간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시공의 불확실성이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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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판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변화

에 영향을 크게 받음. 시설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농가와 시설업체는 시공계약 당시 예상한 SMP와 

REC 가격이 시공이 끝난(약 2년) 이후 하락하여 농가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발전

사업허가 10단계 중 4단계에서 SMP와 REC 고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표 8>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절차

단계 추진 절차 세부 내용 추진 주체 담당 부서 및 소요 시간

1
시공
업체
선정

∙ 안정적 시공과 20년간 A/S 가능한 시공업체* 선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대여사업의 기업으로 한정

사업 신청자

2
사업성
검토

∙ 지자체 인허가, 전력계통 접속 가능 여부, 설치장소 적
정성, 수익성, 자금력 등 검토

시공업체
∙ 해당 행정관청
∙ 인허가 서류 17종
∙ 약 1개월 소요

3
시공
계약

∙ 사업성 확보된 사업에 대해 시공계약 체결
사업 신청자
↔시공업체

4 인허가
∙ 시공업체 주도로 인허가 추진
*발전사업,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허가 등

시공업체

∙ 해당지역 한전 지사 및 행정
관청

∙ 발전사업허가증 및 사업자 등
록증 발급(약 2~3개월 소요)

∙ 농지전용 등 개발서류 준비,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
향성 검토(2~6개월 소요)

5
정책자금

신청/
자금 대여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
∙ 자금지원 추천서 발행(공단) 및 자금 대여(은행)

사업 신청자/
공단/ 

일반은행

6
발전소
건설

∙ 농촌 태양광 발전소 시공 시공업체
∙ 해당 행정관청에 공사 전 감

리배치확인서, 설계도면, 공
사계획서 제출

7
사용전
검사

∙ 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 수급 계약(전력거
래소 또는 한전)

시공업체/
사업 신청자

∙ 전기안전공사
∙ 공사 완료 후 안전관리자 선임, 

기자재 시험 성적서 및 도면 
제출

8
RPS
설비
확인

∙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설비 확인 신청
∙ 가중치 부여(신·재생센터)

시공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9
REC
장기
계약

∙ 입찰시장, 자체계약을 통해 ‘SMP + REC’ 20년 고정
가격 계약 체결

사업 신청자 ∙ 한국에너지공단

10
REC
현물
거래

∙ 장기 고정가격 계약 미체결 사업현물 시장에서 REC 
판매

사업 신청자 ∙ 전력거래소(KPX)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18). 신재생에너지 백서.

3.2. 사회적 이슈: 태양광 발전자(농가) vs 임차농의 갈등

• 태양광 설치는 자기 토지에 설치하는 농가와 시공업체(설계업체)가 토지를 임차하여 태양광을 설치

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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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토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 비율은 전체 태양광 설치 농가의 20~30%에 불과하며, 대

부분의 태양광 설치는 시공업체 또는 설계업체가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임.

- 시공업체(설계업체)가 토지를 장기 임차할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 또는 농장주에게

서 농지를 높은 가격6)으로 임차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 따라서 기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

고 있는 임차농은 농지 임차가 불가능해지므로 영농활동 지장과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함.

• 태양광 발전 수익이 농지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임대인은 농지 사용을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게 되므

로 임차농의 영농활동이 지장을 받음. 이에 따른 임차농의 소득 저하, 농지 훼손 및 농산물 생산에 지

장을 초래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3.3. 기술적 이슈: 계통연계 대기 기간 및 이격거리 비용

• 계통연계7) 접속 가능 용량 부족으로 태양광 보급 속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태양광 시설 

설치 신청 후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사업이 호남지역에 집중되면서 송배전 인프라가 부족(계통연계 접속 가능 용량이 0%, 

’21. 4.)하여 일부 지역은 사업 신청 후 최대 6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전국 태양광 대기 건수는 전남 1만 5,560건, 전북 1만 3,350건, 경북 4,065건 순으로 나타남(’21. 4.).

• 계통연계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계통연계를 단시간에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전력 수급구조상 계통연계를 통해 한전에 접속된 전기는 해당 지역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에서 

소비하는 것이 유리하나,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부족한 호남지역의 경우 계통연계 시설 추가 설치 

요인이 크지 않음.

• 계통연계 이격거리 증가 시 설치비 상승으로 태양광 설치 지연 우려

- 태양광 설치 시 광공해 및 미관 침해의 이유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 대상지의 위치가 민가와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격거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계통연계 거리 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현재 계통연계 거리 비용은 연결 이격거리가 400m일 경우 1,997만 원이며, 2km인 경우 9,565만 원

으로 산정됨.

6) 임차농가에 임대 시 지대는 1,200원/평에서 형성되어 있으나, 시공업체(설계업체)는 6,000원/평을 지급하며, 20년분 임대료를 일시지급하

고 있음(송형일 2021. 2. 25.).

7) 태양광 설치 후 발전된 전기를 한전의 전력 판매 선로에 연결하는 과정을 계통연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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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국 계통연계 접속 가능 용량 지역별 현황(’21. 4. 2.)

자료: 한국전력(https://home.kepco.co.kr/kepco/CO/H/E/COHEPP001/COHEPP00105.do?menuCd=FN42010603, 검색일: 2021. 4. 2.).

<표 9> 이격거리에 의한 계통연계 비용 증가

단위: 천 원

구분 400m 1,000m 1,500m 2,000m

계통연계비 19,972 48,352 72,002 95,652

자료: 저자 분석.

3.4. 경제적 이슈: 향후 경제성 저하 우려

• 태양광 발전량은 해당 발전시설의 용량 및 발전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100kW 용량의 시설일 경우 

일일 발전시간 3.5시간을 고려하면 연 발전량은 127,750kW로 산정됨.

- 우리나라(지역, 시설 형태별) 평균 발전시간은 3.5시간/일로 계측되며, 태양광 발전량은 일조량이 

길고 기온이 선선한 봄철에 가장 많음. 여름철은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지만, 온도가 높아 발전효

율이 떨어져 발전량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특성이 있음.

• 전력 판매단가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2021년 계약 체결을 위한 육지지역 SMP는 89.98원/kW(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공고가격)이며, REC 가격은 32.3원/kW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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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한계가격(SMP): 거래시간별로 발전기 전력량에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으로서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점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 적용됨.

※ 야간 및 새벽 시간(오전 3~7시)에는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및 석탄 발전소가 기저전력을 생

산하며,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오후 12~15시)에는 발전단가가 비싼 중유 및 LNG 발전이 추가 

가동됨. 따라서 계통한계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점의 가장 비싼 발전단가가 적용되

어 산출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설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이용, 보급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REC 가중치는 환경, 기술 개발, 산업활성화 영향, 발전원가, 부존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됨. 가중치는 지목, 용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표 10> 태양광 발전 유형별 REC 가중치

공급인증서 가중치 설치 유형 지목 유형 용량 기준

0.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
기타 23개 지목

100kW 이상

1.2 100kW 미만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main/main.aspx, 검색일: 2021. 5. 7.).

- SMP와 REC를 이용하여 산정되는 전력 판매액은 아래와 같음.

※ 판매액(연) = [SMP + (REC 단가 × REC 가중치)] × 발전량(kWh)

• 태양광 발전 판매가격(SMP, REC)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가격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고정가격제도 적용 대상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전체 농촌 태양광 발전에서 고정가격 계

약제도가 적용되는 비중(발전 용량 기준)은 2018년 20.3%에서 2020년 28.6%로 상승하는 데 그침.

<표 11> 농촌 태양광 중 고정가격계약제도 적용 용량

단위: MW, %

연도 
고정가격계약제도 적용 전체

농촌 태양광(B)
비중(A/B)

경쟁입찰 한국형 FIT 소계(A)

2018 100 245 345 1,698 20.3

2019 166 465 631 2,843 22.2

2020 272 879 1,151 4,022 28.6

주: 2020년은 1~10월 기준임.

자료: 변재연(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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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농촌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SMP는 2012년 160.1원/kWh에서 2021년 76.5원/kWh로 연평균 7.9% 하락하였으며, REC 가

격은 2016년 134.4원/kWh에서 2021년 37.4원/kWh로 연평균 22.6% 하락함.

<그림 4> SMP, REC 평균 가격 변화 추이

평균 SMP 변화 추이 REC 평균 가격 변화 추이

180

150

120

90

60

30

0

가격(원/kWh)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60.1160.1
151.6151.6

141.8141.8

101.5101.5

76.976.9 81.481.4

94.694.6 90.190.1

68.568.5
76.576.5

134.4134.4
124.0124.0

98.098.0

62.962.9

41.941.9
37.437.4

150

120

90

60

30

0

가격(원/kWh)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주: SMP는 육지지역 가격이며, 2021년은 1~5월 평균 가격임.

자료: 전력거래소(http://www.kpx.or.kr, 검색일: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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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농촌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과제

4.1. 제도적 과제

농업·농촌의 역할 및 기능과 조화로운 추진

• 농업·농촌은 식량 안보,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 등이 산업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중요하게 강

조되었으나,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함.

- 농촌 태양광의 경우, 경관 훼손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농촌 태양광 정책 

추진은 경제성 중심의 논리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설

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지면적 감소에 따른 식량 안보 저하가 우려됨.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농촌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장기적인 식량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탄소중립),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등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태양광 확대 추진

•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은 전력의 생산(공급) 측면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이로 인해 일조

시간이 긴 호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 시설이 확대 보급되고 있으며, 전기 생산과 수요처를 

연계해주는 계통연계 시설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  

-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없는 호남, 제주 지역은 전력 계통연계가 포화 상태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농촌 태양광 설치 신청 후 전력 계통연계 확보에 5년까지 걸려 이와 같은 점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태양광 사업 세부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함. 

태양광 설치 관련 인허가 절차의 단순화 및 농가 역량 제고 필요

• 태양광 설치 관련 인허가의 복잡성으로 인해 농가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인허가, 시공, 전력 판매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농가의 전문성이 미흡하여 전적으로 대행업체 위탁을 통해 추진되다 보

니 일부 농가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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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가의 시설 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시공업체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함. 따라서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가의 역량 향상

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4.2. 사회적 과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필요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세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인지 부족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함.

- 농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으며, 농업인

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경제성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에 참

여하는 경우가 발생함. 

지역주민의 참여와 합리적인 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 

• 부재지주 및 외지 자본 중심의 추진으로 현지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배제될 경우 농촌 태양광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부감 증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보다 높은 수익성을 위해 부재지주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차농

의 생계가 위협받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고조되는 사례들이 발생함(염해간척지 사례).

- 외지인·사업자 주도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 주도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원하

며,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한 이익 공유 활성화가 필요함.

농업·농촌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의 차원에서 접근 필요

• 농촌 태양광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감을 가지는 이유 중에는 농촌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사회적 비

용을 유발하며 생산된 전력이 도시나 타 산업분야에서 이용될 것이라는 일종의 피해의식도 깔려 있음.

-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 자립의 관점에서 전력 수요처별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

지 자급 방안 마련이 필요함. 대규모 산업시설이나 도시지역 건물(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태양광 

설비 보급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농촌 태양광 역시 판매용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

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 가능성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농업·농촌의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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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술적 과제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제반 비용 절감과 기술 효율성 증대 

• 기술 발전을 통한 태양광 설비의 효율 향상은 설치 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동일 설비 용량 설치를 위한 

농지 소요면적을 감소시키는 등 개별 사업자 단위의 경제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적 비용

을 줄이는 효과 역시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병행

될 필요가 있음. 

4.4. 경제적 과제

참여농가의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전력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SMP와 신재생에너지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REC 가격이 하락하면서 태

양광 발전 사업자(태양광 설치농가)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이 있음. 

- 농촌 태양광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자의 경우,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고

정가격 계약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표 12> 농촌 태양광 관련 주요 이슈와 과제

이슈 주요 이슈 과제

사회적(수용성)
태양광에 대한 국민수용성,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과 대치

주민 참여형, 농촌 태양광·영농형 태양광 보급의 
신중, 임차농의 위기 등

기술적 태양광 발전 시간, 계절에 따른 발전량 불안정성 ESS, 계통연계, 전원믹스 등

경제적 발전단가 하락(SMP+REC 하락) 고정가격(산자부, 환경부, 농식품부) 소득 보장

제도적 조례, 농지법, 인허가(10단계) 지자체 협력, 농지전용 신중, 인허가 전문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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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농정포커스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11호 김치의 한 ․ 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옥, 노호영)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제98호 한 ․ 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제97호 밭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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